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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8.(수) 11:20 배포 2024. 2. 28.(수) 8:30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실태조사 요구
 - 경찰청에 미인증 업체 수사 의뢰…3개 업체 검찰에 송치
 - 48개 지자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 설치 확인

□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

가로 거래되고 있다.

   * 상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되고, 비금속관은 기본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함

□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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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

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

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

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

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

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부패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박정구 (044-200-7721)

담당자 사무관 손승목 (044-200-773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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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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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사례


